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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1. 26.(금)   배포 즉시

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
적극 알리고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

이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
1. 주요 기사 내용
□ 1.26.(금) 경향신문, “빵집도 중대재해 처벌?…정부의 ‘공포 마케팅’”, 한겨레 

“영세업체 스스로 ‘위험’ 점검하면 돼…처벌 확대? 공포 조장”
2. 설명 내용
□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‘24.1.27.부터 상시근로자 5~50명 미만

사업 또는 사업장뿐 아니라,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
법 적용 대상임

□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‘안전보건 조치의무’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
달리, 사업 전반에 대한 ‘안전보건관리체계’ 구축·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
 ㅇ 안전관리자 선임의무, 전담조직 구성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 
규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
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*됨

       * ▴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의 설정, ▴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, 

▴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, ▴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

□ 한편, 제조･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
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,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, 주유소 등
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

   * ▴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임(’23.12월), ▴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임(‘23.2월), 

▴자동양념 혼합기에 양념을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몸이 끼임(‘22.9월) 등

□ 정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므로, 50인 미만 기업 
및 개인사업주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가 
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,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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